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소고*

 29)
 

정대근**

djlaw@pusan.ac.kr

<目次>

1. 서론

   1.1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2.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배경

3.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내용과 향후전망

   3.1 개정내용

   3.2 향후전망

4. 우리법에의 시사점

   4.1 심급제도

   4.2 사전심판절차

5 결론

主題語: 일본독점금지법 개정(the revised Japan Antitrust Law), 심급제도(Tiers Tribunal), 사전심판절차

(Pre-judgment Procedure),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제도(the Judgment System of KFTC), 처분전절차의 

국제표준화(the in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Before-disposal Procedures)

1. 서론

1.1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2013년 12월 7일 일본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

법)을 개정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사와 처분에 관련된 절차를 크게 변경하였다. 

개정의 주요 부분은 크게 처분후의 심판제도의 폐지와 항고소송절차의 정비 및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의견청취절차 등의 정비로 정리할 수 있다.1) 

우선 일본 개정 독점금지법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취인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절차까지 맡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공정취인위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6월 뒤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개정법의 실무적인 상세한 사항은 앞으로 있을 

개정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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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심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복절차는 도쿄 지방법원이 1심을 전속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2) 이로써 종전 일본의 공정거래 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가 1심이 돼 최고재판소까지 

2심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3심제로 개편됐다. 이러한 심판제도의 폐지로 일본의 개정 독점금지

법은 법위반사건에 연계하여 처분전의 절차와 처분후의 절차를 크게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처분자에 대한 절차보장이 한층 확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불복

소송을 3심제로 개편하자, 우리 법조계에서도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일본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관할과 심급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3) 

작년에는 3심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처리

절차의 강화와 법제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5)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

으로써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우리법의 개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하

고자 한다. 

2.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배경

2013년 12월 7일에 개정된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2005년 개정으

로 사전심판제도가 폐지된 이후 혼란스러웠던 독점금지법 집행절차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하는 중요한 개정이었다.

1947년에 경제민주화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의 사건처리절차는 경제

실태에 맞추어 법위반사실을 증거에 기초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인정하여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서 준사법적인 독립행정위원회인 공정취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법위반

행위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위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상대방이 처분 전에 그 처분에 

2) 공정거래 사건은 법과 경제가 융합된 전문분야라는 고려에 따라 재판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한국경제신문(2014.3.15) A8면; 법률신문(2014.11.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 
View?Serial=88809

4) 국내에는 이전에도 3심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며,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 
이후 국내에서는 2014.3.5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1심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정성호의
원 등 10명), 2014.11.13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임내현의원 등 11명).

5) 2014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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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준사법적인 사전청문절차로서 사전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6) 

한편 1990년에 이르러 정보기술혁신과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격화되었지만, 이러한 경쟁의 격화에 대처해서 선진국의 대기업에 의한 

국제카르텔이 빈발하였고 미국, EU 등의 경쟁법은 이 국제카르텔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추진

하여 온 반면에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 국제카르텔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세계 

경쟁법의 흐름에 뒤쳐져 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7)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의 집행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법의 집행력강화를 위해 과징금비율을 대폭 인상하고 리니언스제도의 도입하

며 사전심판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법안 요강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전심판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후심판제도의 도입은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쟁회

복을 추구할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심판제도의 폐지는 국회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2005년에 성립된 

개정법부칙 13조에는 법시행 후 2년 내에 신제도의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개정법 

부칙 13조에 기초해서 구성된 독점금지법기본문제간담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사후심판제도는 

종래의 집행절차의 폐해의 제거에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과정에 있어서 

준사법적절차를 채용해서 피처분자에게 충분한 주장･입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 적정

절차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단계에서 사전심사형 심판방식을 고쳐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언했다.8)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후 2009년 6월에 

이루어진 독점금지법 개정 무렵의 국회 부대결의에서는 ‘2005년 개정 이전의 사전심판제도로 

되돌리는 내용, 심판제도의 발본적인 제도변경을 행하는 것’으로 하여 정부간담회의 제언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후 2009년 10월에 경제단체연합회는 1. 공정취인위원회가 정식으로 행정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을 사후심판제도에서 공정취인위원회가 재심리하는 것은 공정･공평하지 않으므로 

6) 미국에서 이 사전청문제도는 누구도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그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기초해서 정치상의 민주제도의 기본제도로 생각되었고, 일본 독점
금지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사전절차에 의한 경제실태에 맞추어진 사실인정이 기본으
로 되어 있다. 역시 일본에서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헌법 31조 적정절차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7) 伊從 寬(2014.7.1)󰡔平成25年独禁法改正法案の国会審議と残された問題󰡕NBL No.1028, pp.51-52.
8) 伊從 寬, 상게논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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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후심판제도를 폐지해서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행정처분전의 심사절차

에서 변호사입회권･변호사고객비밀준수특권 등 사업자의 정당한 방어권의 보호, 사전청문절

차의 충실 등을 구미제국 수준으로 맞출 것을 제언하였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이 제언 중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작성하여 2013년 3월에 국회에 제출하였

으나, 독점금지법학자,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등은 이러한 개정이 정부간담회의 제언에 반하

고 공정취인위원회의 준사법적인 심리기능인 심판제도의 폐지는 독점금지법의 공정한 심리

라는 기본원칙을 짓밟아 독점금지법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강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

다. 이와 같이 개정법안에 관한 의논은 분열되고 혼란한 상태가 되어 동법안은 폐지되었다. 

더욱이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2013년과 2014년 공표한 국제불공정거래관행백서에서 

일본의 2005년 독점금지법 개정후의 동법의 집행절차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불공정

무역장벽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내용과 향후전망

3.1 개정내용

3.1.1 공정취인위원회 심판제도 폐지

현행법은 독점금지법위반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하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

부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공정취인위원회에 해당 시정조치명령 등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건처리절차는 공개심리,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등의 소송과 유사한 엄격한 

절차가 채택되어 있어, 소송의 제1심에 상당한 것으로서 심판절차를 거친 심결에 대한 항고소

송의 제1심재판권이 동경고등재판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의 소에 

관한 소송에서 공정취인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이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를 구속하는 실질적 증거법칙과 당사자가 재판소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정취인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증거를 채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신증거제출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개정법은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하는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동제도의 폐지에 따라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제1심 기능은 지방재판소에 위임하게 되었다(개정법 제85조). 

이와 더불어 심판절차가 제1심에 상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실질적 증거법칙과 신증거제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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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3.1.2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소송절차의 정비

개정법에 의해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1심을 지방재판소가 담당하

게 되었으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관할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집중시

켜 재판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개정법 제85조).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복잡한 

경제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취인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은 판단의 합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경지방재판

소를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9)

그리고 제1심에서는 3인의 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와 재판을 수행하도록 하고(필요적 

합의체), 필요에 따라 5인의 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와 재판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5인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 및 재판은 판단에 있어 사안이 복잡하여 높은 

전문성을 요구되며 판단이 기업활동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며 또한 합의제 전문기관인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한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항고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에서도 

신중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를 마련해 둔 것이다.10)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동경고등법원의 재판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합의체에서 

심리와 재판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동경지방재판소가 수행하는 항고소

송을 3인 또는 5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심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후 동경고등법원에서

의 재판은 5인 재판관의 특별합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3.1.3 시정조치명령 등에서의 의견청취절차 등의 정비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취인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을 행하는 경우는 해당 시정조치명령의 

지정인이 될 자에 대하여 예정된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공정취인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을 서면에 의해 통지한 다음, 사전에 의견을 기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현행법 제49조 제3항, 제5항). 또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한 시정조

치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명령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현행법 제49조 제6항). 이러한 심판청구가 행해지면 공정취인위원회

9) 岩成博夫(2014.2.15)󰡔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
NBL No.1019, p.56

10) 岩成博夫, 상게논문,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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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판절차를 거쳐 심결(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는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심판청

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현행법 제66조).

개정법에 따르면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하는 심판제도의 폐지에 수반하여 종래에 심결에서 나타

나던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시정조치명령에서 나타나게 되어, 현행의 시정조

치명령에 연계된 처분전절차가 더욱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처분전절차로서 

공정취인위원회가 지정하는 직원이 주재하는 의견청취절차를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공정취인위

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었다.11)

그리고 심판제도폐지후의 독점금지법상의 처분전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의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독점금지법위반사안의 특색, 합의제인 공정취인위원회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의견청취절차로서 독점금지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향후전망

2013년 독점금지법 개정 이후 변경된 심판절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처분전절차 

및 심판절차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2013년 법안의 원안인 2010년 법안은 복잡한 배경 아래에서 작성되어 개정법의 규정

에는 애매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국회에서의 정부답변과 부대결의에 

근거해서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2) 이를 위해서 독점금지법 76조 규칙제정

권13)을 활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개정법의 의견청취절차가 적법절차를 밟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하고 있지만, 이 법원

의 절차에 준한 절차는 증거에 의한 엄정한 사실인정을 위한 절차이므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14)

셋째,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정식심사의 개시 및 최종단계에서의 위반피의사실의 고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고지의 지정인이 피의사실을 다투는 의견청취절차에

서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주재자가 심사관 및 위원회로부터 

11) 岩成博夫, 상게논문, p.57
12) 伊從 寬, 전게논문, p.57
13)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준사법적인 독립행정위원회는 헌법의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의 규칙제정

권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76조 규정은 이러한 미국법을 참고해서 
제정되었다.

14) 伊從 寬, 전게논문, p.57-58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정대근  335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사안을 심리하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15) 

넷째, 심사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심사관은 위반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광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통상 그 가운데에서 위반인정에 필요

한 피심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위반사실의 

인정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평의 원칙 및 경제실태에 입각한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심사관이 보유한 자료는 상대방에게도 전면적으로 공개되어 증거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16) 

다섯째, 의견청취절차의 공개가 필요하다. 개정법 54조 4항은 ‘의견청취기일에 이루어지는 

의견청취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래의 사건처리절차에서는 공개가 규정되

어 있었고(현행법 61조, 05년 개정 전 53조),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견청취절

차’의 성격이 준사법적인 사전청문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기일심리의 경우에 준해서 절차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계는 독점금지법의 집행절차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어 집행절차에 대한 피처분자로부터의 신뢰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의 확보’의 관점에서 절차의 공개는 필요하다.17)

여섯째, 관계사업자의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관계사업자의 방어권의 보호는 

단지 관계사업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 현재의 복잡한 경제정세 하에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사

실의 실태에 입각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18) 

일곱째, 사법심사는 충실화된 전문적 식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 증거의 규정의 

폐지와 관련해서 공정취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사법심사는 

이후 엄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및 위원회의 

개별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 전문적 식견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은 대체로 3심제 채택으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기능이 사라진 상황

에서 사전심판절차의 대심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사전심판절차에서

의 대심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법의 개정에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5) 宇都宮秀樹･市川雅士(2014.4.1)󰡔平成25年独改正禁法の論点󰡕NBL No.1022, p.34
16) 시장경제의 경제실태는 관계사업자가 대립과 협조에 의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경쟁의 

실태는 매우 복잡해서 이것은 정보기술의 진전, 경제의 글로벌화 등에 의해 현재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증거 및 그 평가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경제실태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서 미국법 및 EU법에서는 공권력으로 수집된 심사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EU의 법원판결(1996년의 소다석카르텔판결)에서는 피심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의 
공개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심결의 무효원인이 되고 있다.

17) 宇都宮秀樹･市川雅士, 전게논문, pp.35-38
18) 伊從 寬, 전게논문,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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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법에의 시사점

4.1 심급제도

 

4.1.1 현행 규정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개편하고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을 생략하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관할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4.1.2 3심제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

3심제 채택이 필요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주장한다. 

첫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2심제는 소송의 3심제원칙에 위반된다.19)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도 행정처분이므로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대부분의 행정

소송이 3심제를 채택20)하고 있다.21)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의 준사법성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대략을 규정한 소수의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한 절차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

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준사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22)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서와 같

19) 2014.3.5에 정성호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참조. 이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회 이상의 사실심 판단을 받을 권리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구성된 3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 윤소정(2014.6.19) 공정위 처분 3심제 개정안의 타당성 - 소비자권익을 중심으로,｢공정거래소
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p.95

20) 현재 3심제가 아닌 경우로는 대법원 단심제인 해양사고 관련자 조치 등 불복소송(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74조 참조),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인 특허권 침해소송(특허법 제186조 참조)
이 있다; 오은경(2014.6.19) 토론문,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p.73 각주2. 

21) 강구욱(2014.6.19)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p.11; 오은경, 상게논문, p.73

22) 강구욱, 상게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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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도의 사실심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현행법의 사건처리절차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립된 행정판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법절차에 준하는 

사실심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23) 셋째, 현행 2심제가 한 번의 사실심리만

을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너무 제한한다.24) 공정거래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의 1심과 같은 정도의 사실심리를 하게 되어 재판부에 큰 부담이 

되고,25) 이로 인해 공정거래사건의 원고는 다른 행정사건의 원고에 비해 충실한 사실심리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익익을 받을 수 있다.26) 넷째, 현행법상 1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와 재결절차에 피심의자의 항변권 등의 보장이 법원의 재판절차

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통상의 재판절차와 달리 심결절차의 심의단계에서 증거조사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27) 

4.1.3 현행제도 존속의 입장 

현행 2심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논거로는 첫째, 공정거래 사건의 판단에는 전문

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위원회가 1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상당수의 공정거래 사건들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에 앞서 시장획정, 시장구조,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경제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28) 둘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2심제는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위를 

갖고 있다. OECD 경쟁위원회 라운드테이블 보고서(2011.10)에서 “경쟁법 사건의 경위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이 아니고 위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법원의 판단범위도 경쟁당국의 판단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과정 및 

적절한 증거사용 여부 등 적법성 심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29) 셋째, 3심제는 

사실상의 심급확대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대심구조 하에서 1심 역할을 하므

로, 심급확대 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셈이다. 심급확대는 소송장기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23) 강구욱, 상게논문, p.9
24) 오은경, 상게논문, p.75
25)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대적으로 고령이며 오랜 경력을 갖고 있어 당사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보다 상대적으로 힘든 증거조사
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고등법원에서 충실한 사실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구욱, 
전게논문, p.10

26) 오은경, 상게논문, p.75
27)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2011, p.304 참조

28) 김재신(2014.6.19) “공정거래소송 3심제 전환 관련 발표내용”,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p.69; 윤소정, 전게논문, pp.95-96

29) 김재신, 상게논문, p.69; 윤소정, 상게논문,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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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쟁질서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제적 폐해가 우려된다. 소송기간이 길어지

면 경쟁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구제가 지연돼 경제적 약자의 존립기반

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30) 소송기간 연장으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일부 대기업

과 대형로펌에만 유리하게 된다.31) 넷째, 3심제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3심제 

채택으로 인한 제도운영상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경쟁사건에서 고도의 경제분석

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공정거

래위원회와 중복투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2)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저하로 경쟁정

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구조의 특징인 재벌중심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쟁제한적인 경제구조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키고 있으며 불공

정거래가 만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

나 3심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저하시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법리적 문제에 

얽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경제구조 개선 및 불공정거래 시정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33) 따라서 심금 확대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기능을 강화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따라서 심급 확대보다

는 대심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심의속개제, 반론

권 강화 등 피심인의 항변권 보장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34)

4.2 사전심판절차

일본은 2013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공정취인위원회 심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정취인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단계에서 처분전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35) 이에 따라 

미국 FTC의 사전심판절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36)

한편 미국 FTC의 사전심판절차는 연방규제규칙 16편(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0) 김재신, 상게논문, p.69; 김광희(2014.6.19) 공정위 처분 불복 3심제 개정(안)에 대한 토론,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p.83; 윤소정, 상게논문, pp.96-97 

31) 이데일리(2014.5.2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125046606091216&DCD= 
A00101&OutLnkChk=Y

32) 김광희, 전게논문, p.83; 윤소정, 전게논문, p.98
33) 김광희, 상게논문, p.84
34) 김재신, 전게논문, p.69; 윤소정, 전게논문, p.98
35) 이 논문 3.2 참조
36) 岩成博夫, 전게논문,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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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FR) 제2부(심사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심사절차는 대통령, 의회, 행정기관, 시민,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고 또는 FTC의 직권으로 개시되고 FTC는 보고명령, 공술명령 등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출입검사권은 없다.37) 심사단계에서 사업자측은 변호사입회권･변호사고객

비밀유지특권 등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고(CFR 2.9조) 심사분야와의 충분한 대화가 인정된

다(동 2.4조).

EU의 경쟁법에는 절차상의 공정성이란 기본원칙에 입각해 당초의 1962년의 집행절차(이사

회규칙)로부터 사전청문절차가 채택되었지만 1980년 무렵부터 심사절차･청문절차를 충실하

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유럽인권조약에 입각해 판결에 의해 관계사업자의 각종의 방어권이 

확충되었고 1996년에는 심사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면 2003년에 

새로운 집행절차(이사회규칙)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경쟁법위반에 대하여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집행절차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후 미국법과 

같은 권리보호를 추구하게 되어 2011년 10월에 ‘경쟁법절차규칙모범사례고시’에 의해 미국 

FTC법의 16 CFR과 거의 동일한 실무적인 집행절차규칙이 설정되었다. 여기서는 집행당국과 

관계당사자와의 회의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고(고시 40조, 60조, 67조) 또 심사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도 규정되어 있다(고시 92-94조). 미국의 규칙보다 EU의 고시 쪽이 평이

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 FTC의 규칙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EU가 미국 연방규제규칙 16편(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사건처리절

차를 받아들임에 따라 경쟁사건의 사건처리절차의 세계적 추세가 미국 CFR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동아시아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한중일의 경쟁사건 처리절차의 통일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고되고 있다. 이처럼 

경쟁사건 처리절차의 미국법 중심으로의 통일화 경향과 한중일의 통일화 필요성 증대를 고려

할 때, 미국법상의 사건치리절차를 우리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전심판절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처리절차 법제화와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안에서는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과 진술권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절차 개시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권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시하고,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다.

37) 법무부는 형사피의사건의 경우에 대배심의 허가를 얻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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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3년 일본 독점금지법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2심제에서 3심제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절차를 3심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개정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개정논의는 우선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행 

사건처리절차가 경쟁정책의 실행에 적합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에

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건처리절차가 만들어진 입법이유와 그 실효

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사건처리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의결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1심을 대신하는 심판절차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의 대상인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하며 변화가 심하므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헌법상의 경쟁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경

쟁당국 가운데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집행이 엄격하

게 이루어지지 못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

회의 보다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개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에서의 주장을 반영하여 심판을 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절차에 대심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EU가 미국 연방규제규칙 16편(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16 CFR)의 사건처리절차를 받아들임에 따라 경쟁사건의 사건처리절차의 세계적 추세가 미국 

CFR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동아시아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한중일의 경쟁사건 처리절차의 통일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고되

고 있다. 이처럼 경쟁사건 처리절차의 미국법 중심으로의 통일화 경향과 한중일의 통일화 

필요성 증대를 고려할 때, 미국법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집행기관 독립성과 사건처리에서의 

대심적 요소를 우리 법에 반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과 진술권을 신설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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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

래법 개정안은 적절한 개정방안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강구욱(2014.6.19)󰡔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연구󰡕공정거래 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5-12
권오승(2015)󰡔경제법󰡕 법문사

김광희(2014.6.19)󰡔공정위 처분 불복 3심제 개정(안)에 대한 토론󰡕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83-85

김성진(2014.6.19)󰡔시민의 입장에서 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89-91
김재신(2014.6.19)󰡔공정거래소송 3심제 전환 관련 발표내용󰡕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여부, ICR 

센터, p.69
김하열(2014.6.19)󰡔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절차 및 불복절차󰡕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15-30
법률신문(2014.11.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809
오은경(2014.6.19)󰡔토론문󰡕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73-79
윤소정(2014.6.19)󰡔공정위 처분 3심제 개정안의 타당성󰡕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95-99
조성국(2014.6.19)󰡔토론문󰡕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ICR 센터, pp.103-107
한국경제신문(2014.3.15) A8면. 
笹倉宏紀(2014.5)󰡔調査手続きの見直しについて󰡕Jurist No.1467, pp.39-47
矢吹公敏(2014.5)󰡔命令前の意見聴取手続󰡕Jurist No.1467, pp.12-18
岩成博夫(2014.2.15)󰡔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説󰡕NBL 

No.1019, pp.54-67
宇都宮秀樹･市川雅士(2014.4.1)󰡔平成25年独改正禁法の論点󰡕NBL No.1022, pp.33-41
伊從 寬(2014.7.1)󰡔平成25年独禁法改正法案の国会審議と残された問題󰡕NBL No.1028, pp.51-64
川合弘造(2014.3.25)󰡔改正独占禁止法による実務への影響と課題󰡕商事法務 No.2028, pp.36-44
村上政博(2014.3.15)󰡔独占禁止法と国際ルールへの道-過去10年間の大きな成果と今後の課題󰡕NBL No.1021, 

pp.34-40
橫手哲二(2014.2.5)󰡔改正独占禁止法の概要󰡕商事法務 No.2023, pp.27-34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342  日本近代學硏究……第 48 輯

<要旨>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소고

2013년 일본 독점금지법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2심제에서 3심제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
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절차를 3심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개정의견이 대두되었다. 
공정거래사건의 대상인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하며 변화가 심하므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헌법상의 
경쟁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건처리절차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주장을 반영하여 심판을 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에 대심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EU가 미국 연방규제규칙 16편(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16 CFR)의 사건처리절차를 

받아들임에 따라 경쟁사건 사건처리절차는 미국법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한중일의 경쟁사건 사건처리절
차의 통일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법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집행기관 독립성과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대심적 요소를 우리법에 반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Study on the Reform of Japan Antitrust Law

Under the revised Japan Antitrust Law in 2013, they amended the appeal proceedings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judgment 
of JFTC from second trial to third trial.  Accordingly the opinion for revision has emerged in Korea, too. Lawmakers introduced 
the bill to revise the appeal proceedings of dissatisfaction against the judge of KFTC to third trial.

High-level professional expertise is needed when we judge the case because the economic conditions which are the subject 
of fair trade case are complicated and changeable.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 granted KFTC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holding the rights of lawmaker and the rights of  prosecutor and adjudicator in order to perform the 
constitutional competition policy efficiently.

Meanwhile KFTC is considered to be run in a very exemplary way among rival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But criticism 
is that failing of strict law enforcement has caused failing of improvement of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Therefore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of KFTC requires to give KFTC more independent status and strengthen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functions for the strict law enforcement of KFTC. At the same time we have to strengthen 
the rights of parties in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for the businessmen facing their trial to get the proper 
judgement reflecting the claim which requires revision.

As EU also accepted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of 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16 CFR) from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of competitive cases have been standardized focusing 
on the U.S. law. And the need to standardize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of competitive cases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increasing.  All things considered we have to examine whether we ought to adopt the independence of 
law enforcement organ and the rights of parties in the prosecutorial and adjudicative procedures of the U.S. Antitrust Law.




